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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변호사 611명, 법치유린 즉각 중단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촉구

- , 전국 변호사 연서명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20. 12. 9.(수) 11:00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관 계단 앞(2호선 서초역 8번 출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전국 변호사 611명이 서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법치유린 즉각 중단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라'는 내용의 연서명문을 9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출하고 추미애 장관이 주연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가장한 법치유린임이 명백해졌다.

특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와 징계절차 모두 흠결이 있음이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로 '법관 성향 파악 문서'가 

법관 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소위 사찰의 피해자인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공식 대응조차 하지 않았다. 절차적으로도, 법무부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들인 감찰기록과 

징계위원 명단도 윤석열 총장 측에 공개하지 않으며 헌법상 명시된 적법절차의 원리를 

형해화하고 있다. 

뒤늦게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임명 강행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의 거악을 

파헤치는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일선 검사들의 수사를 무력화하여 검찰이라는 기관을 정치에 

종속시키려는 시도를 총지휘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의 사명으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국 변호사 611명은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의 법치주의 파괴를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법적인 징계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법치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추미애 장관을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 

한변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변호사들은 향후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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